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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factors affected the adoption of the 

regulation regarding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in the local 

government. Between December 2017 and July 2019, we observed the status 

about public employees institutions in all the local governments, and examined 

the variables which significantly affected the adoption of the regulation 

regarding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As a result, we found 

that about 72.5% of all the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regulation regarding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during last two years. We also 

found that the adoption of the regulation regarding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ratio of the number of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to the number of local civil servants. 

However, the political actors such as chief local government officer did not 

affect the adoption of the regulation regarding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These results will provide us with meaningful implica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such as recruitment, service, compensation, and 

retirement for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 Keywords: Administrative Actors, Adoption of Institutions, Ordinance, 

Political Actors, Public Employees with No Fixed-term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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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9년 9월 4일에 공무직 관련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제정되었다(서울신문, 2019). 그러나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제정

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공무직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서울시 공무원 노조와 공무

직 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 제･
개정 과정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것이다(KBS, 2019). 특히 서울시 공무원 노

조는 공무직에 관한 상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직 채용과 복무규정을 포함하

는 공무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무직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 공무직 노조는 공무직 업무 전문성과 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 공무직 조례 도입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였다(일요서울, 2019).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들은 공무직 규정 도입이 공무원과 공무직 간 채용 공정성을 저해

하고 공무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간주한다. 그들은 공무직을 위한 채용 및 복무규정 

제정은 공무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행위라 인식하는 것이다(뉴시스, 2019). 특히, 그들의 시

각에서는 공무직의 시간 외 수당, 퇴직금, 연가일수, 퇴직휴가 등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이 현실적으로 이미 달성되었는데 법으로 공무직의 권리를 제도화시키는 것은 지방

공무원들을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뉴시스, 2019). 반면에 공무직들은 공무

직 규정이 도입되면 그들의 근무환경이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시민

들에게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일요서울, 2019). 이와 

같은 공무원과 공무직의 입장 차이에 대해 정치행위자들은 공무원과 공무직 간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각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은 정치 및 

행정행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의해 서로 다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치

행위자와 행정행위자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에 수행된 공무직 관련 연구들(예: 김기

우 외, 2017)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연구들은 공무직 제도의 의미와 특징 등 기

본적인 공무직 제도 소개 연구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인사 및 관리규정

의 도입 여부에 따라 관련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공무직 규정 

도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무직 보호 규정

이 도입될수록 공무원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 공무직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



98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119호)

자들의 인식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을 관련 행

위자들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공무직 규정 도입 관련 행위자들을 어떻

게 이해할 것인가는 향후 성공적인 공무직 규정 도입을 위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요 행위자들인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직, 지방공무원 등이 지방자치

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 현황과 배경

1.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규정 도입 논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으

로부터 시작되었다(김기우 외, 2017). 공공부문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 운영을 위해 공공부

문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증가시켰지만, 이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를 야기하였고, 사회 

양극화 현상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근로자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용노동

부, 2017a).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기

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였지만1),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못한 채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불안, 차별적 노동여건, 권한제한이 존재하는 무기

계약직 전환에 그치고 말았다(김기우 외, 2017).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

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3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

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2월 공공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였다(고용노동부, 2017a).2) 특히 고용노동부는 ‘공

1) 정부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대책으로 2004년, 2006년, 2008년에 제시된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2011년에 제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2013년에 제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등이 있다(김기우 외, 2017).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
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2단계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이고, 3단계 대상은 민간위탁기관이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직접고용 형태로, 파견･용역 
근로자는 직접고용, 자회사 전환, 제 3섹터(예: 사회적 기업) 형태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였다(고용노동
부,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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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을 제정하거나 기존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도 해당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공무직 등’의 명칭으로 공식 변경하였다(고용노동부, 2017b; 김

기우 외, 2017).

공무직에 대한 개념 정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에 제시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서는 공무직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

결한 사람(공무원 및 청원경찰 제외)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3) 다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직 

관련 규정에서도 서울시와 비슷하게 공무직에 대한 정의를 제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공무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공무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가 아닌 상시･지
속적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김

기우 외, 2017). 「지방공무원법」과 그 외 보수 및 신분 규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과 달리 

공무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노동 3권이 보장되고,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규정으로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60세 정년보장이 이루어진다(손화정 외, 2018). 

<표 1> 공무직 직무내용과 해당직종

구분 직무내용 해당직종 

기술 지원직 기술지원 및 보조, 시설점검 업무 등 전산원, 시설물관리원

환경 관리직 
미화, 시설물청소, 주차관리, 도로보수, 
산림보호 등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주차관리원, 도로보수원, 산림보호종사자 등

전문직 전문자격 또는 법에 의해 채용된 경우 영양사, 연구원, 의료업무종사자 등

지원직
사무, 행정, 전산, 상담, 연구, 조사 등 분야에서 
지원업무 수행

사무(보조)원, 전산보조원, 전화상담원, 사서 및 
기록물 정리원, 통계조사원, 연구보조원 등

출처: 고용노동부(2017b)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들의 업무는 행정지원 업무, 대민업무, 현장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b).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에서는 공무직의 직무내

용과 해당직종을 <표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공무직은 기술지원직, 환경관리직, 전문직, 

지원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반으로 공무직 직종을 규정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공무직 직종은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시설청소원, 도로보수

원, 시설정비원, 대민종사원 등으로 분류되며, 부산시의 공무직 직종은 실무사무원, 수도관리

3) 서울시 공무직 규정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공무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와 대구시의 공무직 규정에는 청원경찰을 공무직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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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도로관리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으로, 대구시의 공무직 직종은 시설물･장비관리원, 

현장근로원, 단순조무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경비원, 상수도검침원, 대민종사원, 상담원, 환

경미화원, 청원경찰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 현황

공무직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기 이전에는 공무직 대신 무기계약직이라

는 용어가 사용되었다.4)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정

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훈령･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무기계약직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

경하여 사용하기를 권장하였다. 물론 공무직과 무기계약직의 의미는 유사하지만, 무기계약직

은 계약직의 의미가 보다 강한데 반해, 공무직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라는 의미가  

강해 공공부문 종사자들 간 조직융화와 사기 진작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

미를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보다 공무직이라는 용어로 명명

하기를 권장하였으며, 공무직 용어는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에서 공식적으

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고용노동부, 2017b). 공무직을 무기계약직과 유사한 개념으로 논의

한다면, 한국에서 공무직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시행된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을 통해 법･제도

적 차원에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확대되었으며, 해당 법률이 시

행되고 난 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시작한 것이다(김기우 외, 2017). 

예를 들어, <표 2>에서 제시되듯이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등 광역자치단체들은 공

무직 인사관리와 정원관리 규정을 2007년 이후 새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공무직’ 

명칭을 사용한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5) 

4) 무기계약직은 “상시적･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로 정의된다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훈령 제106호)).

5) 공무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들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공무직 관련 법률은 여전히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이는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16년 11월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아직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의안정보
시스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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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공무직 규정 도입 현황

광역 공무직 관련 규정 최초 제정 시기 최신 제･개정 시기 

서울*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2001. 7. 16 2019. 3. 7

부산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2014. 12. 10 2019. 1. 19

부산광역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2007. 10. 31 2019. 4. 10

대구 대구광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2007. 10. 30 2018. 12. 31

인천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007. 12. 31 2109. 3. 18

광주
광주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007. 12. 11 2016. 11. 18

광주광역시 공무직 정원관리규정 2007. 10. 18 2019. 2. 1

대전
대전광역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2018. 6. 29 2018. 12. 28

대전광역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2008. 5. 9 2019. 6. 28

울산 울산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1997. 7. 15 2019. 6. 2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2012. 7. 30 2019. 3.11

경기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2007. 10. 15 2019. 4. 29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2012. 12. 28 2016. 9. 29

강원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2007. 9. 28 2019. 4. 26

충북 충청북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007. 12. 28 2017. 12. 6

충남
충청남도 공무직 운영 규정 2006. 3. 10 2019. 1. 30

충청남도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2014. 12. 30 2019. 4. 1

전북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2007. 12. 28 2019. 5. 21

전남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2018. 6. 7 2018. 9. 20

전라남도 공무직 정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2007. 12. 31 2019. 4. 4

경북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2007. 10. 1 2018. 7. 5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규정 2007. 10. 1 2019. 4. 1

경남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2008. 1. 3 2019. 2. 8

경상남도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2019. 2. 8 2019. 6. 1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취업 규정 2009. 3. 11 2018. 11. 1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 2009. 3. 11 2019. 1. 11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는 2019년 9월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공무직 관련 정책은 서울시에서 2011년 11월 자체적으로 시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계획’과 2012년 시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1･2차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6) 그러나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정

6) 서울시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총 7,598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였다(국회복
지노동포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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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의 공무직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인건비 과

다를 억제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간접고용이나 비정규

직 해고 및 재고용 등의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정민경･이병량, 2014). 무엇보다도 비

정규직 근로자들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과 공무직 신규 채용 

확대를 쉽게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비

정규직 종합대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슈로 인해 정책 추진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

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2017년 7월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계획

과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공

무직 규정을 제･개정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전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약 72.5%

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무직 규정은 대부분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훈령 형태로, 

인사관리와 정원관리를 분리하여 따로 규정하거나 또는 관리규정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가하면, 

공무직 근로자 규정만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무직 규정이 제･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경상남도 공무직 근로자 

정원관리 규정」은 해당 기간 중 새로 제정되었으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규정들은 해당 기간 

동안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

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의 공무직 관련 규정은 인사관리와 정원관리 규정으로 분리

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의 공

무직 규정은 관리규정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공무직 관련 규정이 조례와 

훈령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었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직 규정의 형식과 내용은 광역자치단체 공무직 규정과 유사하지만 도입 

현황은 달랐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관련 규정이 도입된 구는 강서구, 광진구, 구

로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등 11곳으로 도입

율은 높지 않았다(도입율 44%). 이에 반해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의 모든 자치구에서는 공무

직 규정을 도입하고 있었다. 광역자치도의 경우 광역시와 유사한 분포율을 보였다. 경기도 25

곳(도입율 81%), 강원도 14곳(도입율 77.8%), 충청북도 8곳(도입율 72.7%), 충청남도 13곳

(도입율 86.7%), 전라북도 13곳(도입율 92.8%), 전라남도 9곳(도입율 41%), 경상북도 17곳

(도입율 74%), 경상남도 17곳(도입율 94.4%)이 공무직 규정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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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 대한 행위자

영향 관련 이론적 논의 

1. 지방자치단체 규정 도입과 행위자 영향

제도주의 연구에 의하면 제도 변화의 주요 동인(動因)으로 내부 요인, 특히 행위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김정인, 2016a, 2017; Scharpf, 2000; North, 2005; Lawrence et 

al., 2011).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행위자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익을 실현하기 위

하여 제도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North(2005)에 따르면 제도 변화는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한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내부 행위자들 간 권력관계와 이

해관계 변화로 발생한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차단체 규정 도입 역시 지리적 유사성, 

시간 요인, 주민투표율 등 다양한 외부 환경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Berry & 

Berry, 1990; 남궁근, 1994), 내부 행위자들의 권력 및 이해관계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행위자들(actors)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개인, 집단, 조직 등을 의미한다(Scharpf, 2000). 

지방자치단체 규정 도입과 관련된 중요한 행위자로 정치적 이념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의회, 중앙정부 등 정치행위자들이 있다. 진보와 보수 같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치행위자들의 

선호는 달라지며(김정인, 2016a), 그들의 선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규정 도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정치행위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신념과 가치에 적합한 정책을 선호하고 지지하

기 때문에(Baradat, 1994), 그들이 어떤 정치적 선호를 지니는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규정 

도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최상한(2010)의 연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진보성향을 

지닐수록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유사한 정책인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였다는 

것이다. 정치행위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같은 행정행위자 

역시 지방자치단체 규정 도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iskanen(1971)에 의하면 합리

적인 관료들은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 

내부 행정행위자들의 효용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규정 도

입의 찬성과 반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인과 관료 모두 개인적 효용을 추구한다는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 의하면(Niskanen, 1971), 정치행위자들은 그들의 정치

적 이념과 가치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규정 도입을 선호할 것이며, 공무직과 지방공무원 즉 

행정행위자들은 자신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규정 도입을 선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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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직 규정 도입 과정에서 정치행위자들의 영향

정치적 지도자들은 공무직 규정 도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도자가 어떠한 정치

적 성향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련 규정 도입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다. 다시 말해, 지도자의 보수 또는 진보 성향 정치이념에 따라 지도자가 도입하는 정책유형

이 달라질 수 있다(김정인, 2016b). 예를 들어, 미국 주정부 복권제도 도입에 있어 주정부 주

지사의 정치성향(정당)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Berry & Berry, 

1990).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는 데에는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정 

도입은 중앙정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예산 등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기 마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은 모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

권실과 지방재정경제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부처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

도, 지원, 협조, 조정,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홍

준형, 2007). 또한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즉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이 68:32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2017). 

법률적 명령이나 공식수단에 의거해 더 많은 귄위를 지닌 기관인 상위기관에 의존하는 하

위기관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당화된 제도 도입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Tolbert & 

Zucker, 1983). 그러나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종속성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정 

도입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이 규정 도입에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Berry & Berry, 1990). 예를 들

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성향의 유사성(similarity)을 지닌다면 중앙정부에

서 시행하여 확산시키고자 하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Lai & Reiter, 2000). 즉 단순히 진보 또는 보수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보다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중앙정부 지도자(대통령)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

향이 유사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집단 사이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상호 추구할 수 있어 동맹 가능성이 높

아지는 경향이 있다(Lai & Reiter, 2000). 중앙정부 지도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사한 정치

적 성향을 지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두 정치행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중앙정부는 주요 정책(예: 대통령 공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실행함

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집행함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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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에 상당한 의존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중앙정

부 지도자와 유사한 정치적 성향과 가치를 지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효용을 극대화 시

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앙정부 지도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사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다면 대통령의 공약사항

으로 시행이 우선시되는 제도들을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정치적 성향을 지닐수록, 즉 정치적 이념이 유

사할 경우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가 과거에 비해 상호 호혜적 관

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심익섭, 2010),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

부의 대리인 또는 종속적 관계로 존재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문유석, 2015). 특히 국

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성을 더욱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 지도자와 정

치적 유사성을 지니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

을 것이다. 

집단 간 합의가 부족한 경우 제도 도입이 실패한 사례들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7), 집단 간 

정치 성향 유사성은 규정 도입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 공

무직 규정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유사성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

의 자율적 결정에 따르는 훈령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김기우 외, 2017). 따라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유사성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공무직 규정 도입은 

공공부문 인력관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진보 혹은 보수 등 특정 정치성향을 떠나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제도이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진보/보수 정치성향에 따라 규정 도입 여

부가 달라지기 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중앙정부 지도자와 지방자치단체장

의 정치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제도 도입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 지도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유사성이 높을

수록 공무직 규정 도입 가능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 중앙정부 지도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유사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규정 도입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7) 미국의 공립학교들 사이에서 커리큘럼 도입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제도 도입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Rowa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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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직 규정 도입 과정에서 행정행위자들의 영향

지방자치단체 규정 도입은 정치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자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규정 도입과 관련된 행정행위자들은 규정 도입을 지지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모

두를 포함한다. 규정 도입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의 영향력은 규정 도입의 강력한 

유인이 되거나, 혹은 저해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Mohr, 1969). 즉 제도 도입과 관련된 이

해관계집단이 제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제도 도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

다는 것이다(Tolbert & Zucker, 1983). 제도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집단의 영향력이 클수

록 제도 도입은 수월해 질 수 있지만, 반대로 제도를 거부하는 집단의 영향력이 클수록 제도 

도입은 어려워 질 수 있다(김정인, 2019). 혁신적인 제도 도입은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크

기에 반비례하고, 혁신 제도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반대세력 극복을 위한 자원 활용가능성 증

가에 비례한다(Mohr, 1969). 

새로운 제도를 지지하는 집단은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집단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 전체 편익 또한 증가시킬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Tolbert & Zucker(1983)는 그들의 연구에서 혁신적

인 제도를 지지하는 집단이 존재하고, 이들 집단의 제도 도입 관련 합의 및 지원 활동이 존재하

여 그들 집단의 효용이 증대될 때 제도 도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는 반대로, 새로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집단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자신들이 누리던 혜택

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의 교사노조가 강할수록 교사들이 반대하는 제도(예: 학교선택개혁(School Choice Reform))

는 채택될 가능성이 낮았으며(Mintrom, 2000), 미국 Wisconsin 주의 경우 인사혁신법(civil 

service reform)에 반대하는 강력한 이익집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Wisconsin 주

의 일부 시(city)에서만 채택될 수밖에 없었다(Tolbert & Zucker, 1983).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관련 규정 도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공공선택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공공선택론에 의하면 공

공부문 종사자들 역시 사익을 추구하며, 그들은 경제적 인간으로서 타인과의 경제적 관계에

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행위와 비경제행위

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소병희, 1996: 272). 공공부문 주요 종사자인 공무원과 공무직의 지방자

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 영향력은 공공선택론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공무직 규정이 

도입되면 가장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집단은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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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는 인원들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에 신분보장, 적법절

차, 기회균등, 정원규모, 보수 등 공무직 보호조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직 전환 인원들은 

이 규정이 도입되는 것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보호 및 

지원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편익이 감소하는 집단은 지방공무원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

록 지방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과 그 외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아, 공무직과는 다른 법체

계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내 공무직 인원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

상이 확대되면 결국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뉴

스1, 2019; 세계일보, 2019).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총액인건비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우선하는 기준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지만(국가기록원, 2019)8), 주어진 예산과 한

정된 자원 범위 내에서 공무직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직에 대한 지원이 많아질수록 지

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60세 정년보장

을 기반으로 한 신분보장 확대 등 공무직 보호가 강화될수록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이 발

생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세계일보, 2019). 일부 지방공무원들은 공무직에 대한 보호

가 강화될수록 공무직 직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권리만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서 공

무직 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세계일보, 2019; 뉴스1, 2019). 일례로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시 공무직 조례 제정에 강력히 반대하였다(뉴스1, 2019). 따라서 공무

직들은 공무직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위인 반면에, 이와는 달

리 지방공무원들은 공무직 규정 도입이 자신들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식해 이에 반

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행정행위자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 여유자원

(organizational slack) 관점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공무직 규정이 도입되면 공무직이 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은 확대되는 반면, 지방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

다. 예를 들어, 공무직 보수는 사업비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김기우 외, 2017),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직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이 도입되면 공무직이 활용

할 수 있는 예산자원은 증가하나, 지방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자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정된 여유자원 하에서 공무직과 지방공무원 모두가 자신들의 이

익을 극대화하려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 간 갈등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9) 

Cyert & March(1963)에 따르면 조직 여유자원은 조직경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원 

이상의 잉여자원을 의미한다. 조직 여유자원이 증가하면 조직은 불확실한 외부환경 변화에 

8)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총액인건비제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자율성과 탄력적 자원 운영이 
가능한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고 있다.

9)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내 여유자원이 풍부하다면 공무직과 지방공무원 간 갈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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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조직 내부압력과 외부압력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자원을 보다 여유 있게 활용하여 내･외부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Cyert & 

March, 1963; Tan & Peng, 2003). 여유자원이 많은, 즉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조직일수록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제도 도입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여유자원을 대리인 관점

에서 설명하며, 여유자원 확대가 대리인의 이익추구 극대화로 이어져 혁신적인 행동이 오히

려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연구도 있다(Young, 19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자원은 예측할 수 없는 외부압력과 내부압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완충물

(bufffer)이자(Bourgeois, 1981)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조직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이기에(Tan & Peng, 2003), 공무직 규정 도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

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 내 여유자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인

사관리 규정을 도입하면, 공무직은 자신들의 여유자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규정 도입에 찬성

하지만, 지방공무원은 그들에게 할당되는 여유자원이 줄어들 수 있어 공무직 도입에 반대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집단 영향력이 클수록 공무직 규정 도입 가능성은 높아질 것

이다. 

Ⅳ.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1. 표본추출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고려하여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10) 분석 시기는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

규직화 정책이 공식화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시행 시기인 2017년 12월

부터 2019년 7월까지이다. 해당 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명칭을 사용한 규정

을 새로 제정하였거나 기존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규정을 공무직 규정으로 개정하

10)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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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시스템’과 법제처 ‘국가법령센

터’를 통해 공무직 규정의 제･개정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은 다음의 자료들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대통령과 지방자

치단체장의 정치적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이전 자료와 이

후 자료를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지방선거 이전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의회 

현황(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 이전)자료를, 지방선거 이후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제공하는 지방선거(2018년 6월 시행) 결과 자료를 활용하였다. 공무직 인력 현황은 고

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각 지방

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

계’(2018.12.31. 일자)를 활용하였다. 그 외 예산자원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의 자료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면적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

구역 및 인구 현황’(2017.12.31. 일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측정 및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지방정부 정책도입 여부에 관한 Berry & Berry(1990, 2018), Walker (1969), 

하민지 외(2011)의 선행연구에 따라, 공무직 규정 도입 강도를 종속변수로 간주하였다. 공무

직 규정에는 단순 채용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공무직 직종 구분, 채용, 보직관리, 근무상한, 

근로계약, 복무관리, 근무시간, 보수, 퇴직금 등 공무직 관리 전반 내용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공무직 규정 도입은 규정 제･개정에 따른 강도의 차이가 있다. 즉 공무직 제정은 개정보다 규

정 도입 강도가 더 크기에 이를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직 규정 도입 강도를 ①도입하지 않음, ②규

정 개정, ③규정 제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해당 기간 동안 공무

직 규정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62개(약 27.4%), 공무직 규정 개정이 이루

어진 기초자치단체는 151개(약 66.8%), 공무직 규정 제정이 이루어진 기초자치단체는 13개

(약 5.7%)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

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지방정부 지도자의 정치적 성

향(예: 진보 혹은 보수 여부)을 측정(예: Berry & Berry, 1990; 하민지 외, 2011) 하기 보다

는, 중앙정부 정치지도자(대통령)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성향 유사성

(similarity)을 조사하였다. 정치적 성향 유사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당 소속 또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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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중에서도 중앙정부 지도자와 같은 정치적 성향을 지녔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여당 또는 야당 중 진보 정당(정치적 유사성 존재)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

였다. 특히 분석 시기를 고려하여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중앙정부 지도

자(대통령)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유사성을 측정하였다.

둘째, Tolbert & Zucker(1983)의 연구에 따라 공무직 규정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

위자들은 규정 도입을 지지하는 지지계층과 이를 반대하는 계층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행위자들의 집단 영향력을 규모(size)로 측정하기로 하였다.11) 그러나 보다 정

확한 공무직 집단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순 공무직 인원수를 활용하기

보다 지방공무원 인원 대비 공무직 인원 비율을 측정하였다.12) 보다 구체적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공무원 수 중에서 공무직 전환결정 인력(공무직 전환결정 인력 수/지방공무원 수)

과 전환완료 인력(공무직 전환완료 인력 수/지방공무원 수)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공

무직 전환결정 인력 비율과 전환완료 인력 비율 간 높은 상관관계(r=0.96, p＜0.01)로 본 연

구에서는 전환결정 된 공무직 인력 비율만을 고려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앙정부 지도자와 지방의회의 정치적 유사성,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도시화, 지역 면적 등

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지도자와 지방의회의 정치적 유사성은 

총 지방의회 의원 수 중에서 지방의회 여당 또는 야당 중 진보의원 수 비율로 측정하였다((여

당의원 수+진보야당의원 수)/총 지방의원 수). 중앙정부 지도자(대통령)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유사성과 같은 맥락에서 2018년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 두 시기의 중앙정부 지도자(대

통령)와 지방의회의 정치적 유사성을 측정하였다.  

Berry & Berry(1990, 2018), Walker(1969)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공무직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역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예산규모)을 분석하였다.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직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11)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 규정 도입을 찬성하는 집단으로 공무직 규정 도입에 의해 
직접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공무직 인원을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직 규모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 시기에 공무직 규정 도입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인원 수를 단순 측정하기 
보다는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결정 된 인원과 2019년 7월까지 공무직으로 전환완료 된 인원을 
조사하였다. 실제 기초자치단체 비정규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인원은 평균 약 67명(표준
편차=64.6)이었으며, 공무직 전환결정 인원은 평균 약 73명(표준편차=70.5)인 것으로 나타났다. 

12) 공무직 인원과 지방공무원 인원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은 공무직과 지방공무원을 이분화하여 측정하는 
것 보다 분석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은 공무직 규정 도입을 반대하지만 
지방공무원 중에서 공무직 규정 도입에 찬성하는 인원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무직과 지방공무원을 두 
가지 변수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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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김기우 외, 2017),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를 자원역량으로 고려한 것이다.13) 각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 규모를 측정하고, 여기에 로그를 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역량으로 고

려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특히 지역 면적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지방자치

단체의 면적이 넓을수록 더 많은 공공부문 업무 지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변

수로 고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화가 지방정부 정책도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Walker, 1969), 도시화 여부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도시화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 기초자치단체인지, 군 기초자치단체인지로 분석하였다. 도시화가 이루어질수록 도시에 인

구가 집중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되면서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도시

화 진행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인

력규모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하미승, 2013). 같은 맥락에서 지방정부 도

시화가 심화될수록 관련 행정서비스 수요가 다양화되고 증대되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인력 증대가 필요하게 된다. 공무직의 업무는 주로 민원안내, 청사관리, 취사,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자료정리, DB관리, 영양사, 방송기기 운용, 도로보수, 하수도 보수, 도로･
가로청소, 폐기물 수거･처리 등 청소업무, 청원경찰 등과 같은 현장업무와 지원업무이다(고용

노동부, 2017b). 따라서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공무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공무직 인력 

수요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각 변수에 대한 설명과 관련 기술통계는 <표 

3>에서 제시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종단면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예: 

Tolbert & Zucker, 1983),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적 분석을 활용하였다. 종단면 분석은 제도 

도입에 대한 시간변수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서 고려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 훈령 형식으로 끊임없이 개정이 이

루어지고 있어 일정 시간에 따른 변화여부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횡단면 분석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은 

2017년 12월 이후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1년 단위의 시간 접근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공무직 규정 도입 강도

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14) 

13)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원역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공무직 인원 및 재정 지원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자원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와 재정 상태는 공무직 제도 도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클수록 공무직 운영에도 여유가 생겨 공무직 규정을 도입할 가능성이 증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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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측정과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변수측정 기술적 통계 

종속
변수

공무직 규정 도입 강도
도입하지 않음=1, 규정 개정=2, 

규정 제정=3
평균: 1.78

표준편차: .53 

독립
변수

정치행위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적 성향 유사성 

지방자치단체장 
여당 및 

야당(진보) 
소속=1, 그렇지 

않음=0

2018년 지방선거 
이전

평균: .42
표준편차: .49

2018년 지방선거 
이후 

평균: .69
표준편차: .46

행정행위자
공무직 규정 관련 

행위자 영향력
공무직 전환결정 인원 수 

/지방공무원 수
평균: .07

표준편차: .06

통제
변수

지방의회 
정치적 영향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정치적 

성향 유사성

지방의회 전체 
의원 중 여당과 
야당(진보) 의원 

비율 

2018년 지방선거 
이전

평균: .41
표준편차: .33

2018년 지방선거 
이후 

평균: .57
표준편차: .22 

자원역량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원
ln(세출예산)*

평균: 13.2
표준편차: .55 

도시화
지방자치단체 
도시화 정도 

시 자치단체=1, 
군 자치단체=0

평균: .69
표준편차: .47

지방자치
단체 규모

지방자치단체 
면적(㎢)

ln(면적)
평균: 5.37

표준편차: 1.52

* 세출예산은 백만원 단위로 로그화 함

3.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 영향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규정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이전에 변수 들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참조 <부록 1>).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회귀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였

다.15)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유사성 효과를 2018년 지방선거 이전(모형 1)과 이후(모형 

14) 분석 방법에 있어서 종속변수인 ‘공무직 규정 도입 강도’를 ‘규정 도입하지 않음’, ‘규정 개정’, ‘규정 제정’과 
같은 범주변수로 고려하였을 경우, 순서형 로짓모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강도가 
있는 변수로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15) 공무직 규정 도입 여부(도입=1, 도입=0)에 따른 통계분석도 로직스틱 분석을 활용하여 시행하였다(참조 
<부록 2>). 그러나 본 연구는 규정 도입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규정 도입 강도를 측정한 
모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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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모형 1>과 <모형 2> 모두에서 중앙정부 지도

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유사성은 공무직 규정 도입 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력을 미치지 못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 이전 중앙정부 지도자와 지방자치단

체장의 정치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공무직 규정 도입 강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공무직 규정 도입 강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방자치단

체장들이 공무직 규정을 도입하는 이유가 단순히 중앙정부 지도자와 유사한 정치적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무직 규정 도입에 정치행위자 요인보

다는 오히려 다른 요인들(예: 행정행위자)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보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예산 및 

인력 지원 등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표 4>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 영향 분석

변수

모형 1 모형 2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

독립
변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적 유사성

2018년 지방선거 
이전

-.01
(.11)

2.51

2018년 지방선거 
이후

.05
(.09)

1.69

공무직 집단 영향력
1.42**
(.71)

1.50
1.12
(.72)

1.50

통제
변수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정치적 유사성

2018년 지방선거 
이전

-.18
(.16)

2.48

2018년 지방선거 
이후

-.09
(.19)

1.61

재정자원
-.06
(.08)

1.84
-.09
(.08)

1.76

도시화
.31***
(.11)

2.45
.33***
(.11)

2.45

지방자치단체 면적
.02
(.03)

2.25
.03
(.03)

2.17

상수
1.31
(0.99)

1.60
(.98)

F 값 2.05* 1.6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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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무직 규정 도입 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행정행위

자였다. 공무직 규정 도입 강도에 미치는 공무직 집단 영향력은 서로 달랐지만, 2018년 지방선

거 이전과 이후 모두에서 공무직 집단 영향력이 클수록 공무직 규정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이전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

무원 인력에 비해 공무직 전환결정 인력이 많을수록 공무직 규정 도입의 강도는 증가하였다

(<모형 1> 참조). 공무직 전환결정 된 인원은 미래의 예정된 공무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자신들

의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직 규정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화만이 공무직 규정 도입에 통계적으

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기초 자치단체보다 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공무직 규정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진 시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밀집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는 공무직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공무직 규정을 도입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통제변수들은 

공무직 규정 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자

원역량인 예산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세

출예산 규모가 클수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도입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 정책으로 활성화된 지방자

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

월까지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직 제도 제･개정 현황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2년이

라는 짧은 기간 동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약 72.5%가 공무직 규정을 제･개정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변수는 공무직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변수인 공무직 집단 영향력(지방공무원 

인력 대비 공무직 인력 비율)이었다. 지방공무원에 비해 공무직 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공무직 

인사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한 공무직 규정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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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앙정부 지도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유사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 보다는 공무직 규

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행위자들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규정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이론적 함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규정 도입에 내부 요인 행위자가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제도 도입 연구에 공공선택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을 비롯한 제도 도입은 외부환경 등 다양한 요인

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실증 분석결과 공무직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공무직 

집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무직의 복무 및 인사관리 전반을 공무직 규

정으로 제･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권리 향상이 도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직 규정 제･
개정을 통해 공무직의 정년을 지방공무원과 같이 60세로 규정하면 공무직의 효용은 더욱 증

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내부 행위자가 제도 도입에 중대한 영향을 준

다(Scharpf, 2000)는 점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인력과 관련된 규정 도입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에 의해 더 많은 영향

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선택론과 조직 여유자원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

정 도입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인해 각 

이해관계자들이 인식하는 비용과 편익은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때 규정 도입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집단은 해당 규정 도입을 반대하고, 편익을 누리게 되는 집단

은 해당 규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에는 정치행위자보다 행정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공무직 인력 증가와 함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지난 2019년 9월에는 서울시 의회가 전국 최초로 「서

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의안정보시스템, 2019).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직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 규정이 법률과 조례형식이 아닌 훈령 형

식으로 제정되다 보니 공무직 규정의 안정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공무직에 관한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는 등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인력관리는 정치적 요인 보다는 행정안전부와의 

현실적 관계, 기준인건비 문제, 행정안전부의 인력 및 조직관리 정책, 예산지원 등 행정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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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인력

관리 정책은 행정적･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에서 합리적인 공무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운영 자율권 보장 

및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직 제도 도입 관련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일보(2019)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무직 

규정 도입에 있어서 내부 이해관계자인 공무직과 지방공무원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공무원들은 ‘공무직은 의무와 책임은 없고 권리만 찾으며, 공무직이 상전, 슈퍼갑’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16), 반면에 공무직은 ‘공무직으로 되면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공무원들의 동료로서 고려하지 않고 하위직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세계일보, 2019). 공무직 규정 도입이 확대되면서 공무직과 지방공무원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예: 뉴스1, 2019) 지방공무원은 공무

직이 권리만 추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공무직은 지방공무원

이 자신들의 달라진 신분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하급자로만 취급한다고 불만을 지니고 있

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노사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공무직과 지방공무원의 관계는 새로운 勞･勞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

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공무직 규정은 더욱 세심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공무직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과 공무직 간 갈등의 해결방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

시해야 할 인사관리 전략으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 영향요인 분석 결과는 향후 효과적인 공무직 제도 운영을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한 조

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공무직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 훈령으로 제정되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격, 태도, 의지 등을 포함한 리더십이 공무직 규정 도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인간다운 삶을 강조한다면 비정규

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을 적극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을 위한 규정 제･개정에 

적극 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행태를 조사

16) 이와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2019년 7-8월 
서울시 공무원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공무원들의 약 93.5%가 공무직을 공무원과 
비교하여 차별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당하고 응답하였다(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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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무직 제도 운영과 규정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향

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공무직 변수에 대한 측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직렬 수, 공무직 수, 공무직 요구사항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

인 공무직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이다. 물론 대통령의 공약을 바탕

으로 시행된 정책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확대 및 관련 규정 도입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지방정부의 정책혁신 확산에 관한 Berry & Berry(1990, 2018) 연구

와 같이 종단면적 분석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

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 여부 판단 시기를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기간에 한정

하여 분석하다 보니, 지방공무원 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등의 조사시기와 차이가 발생하

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긴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제도 도입과 영향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자료조사의 한계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 가입 인원을 조사하지 못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과 공무직 노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공무직 규정 도입에 공무원과 공무직 구성

원들의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직 규정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시론적 연구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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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과 관련 변수들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공무직 규정 도입 강도

2.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적 
유사성(2018 지방선거 이전)

-.07

3.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적 
유사성(2018 지방선거 이후)

.05 .43**

4. 공무직 전환결정 인원 수 / 
지방공무원 수

.03 .12 -.12

5. 지방의회 정치적 성향 
유사성(2018 지방선거 이전)

-.08 .59** .45** .24**

6. 지방의회 정치적 성향 유사성 
(2018 지방선거 이후)

.02 .75** .56** .16* .76**

7. 재정자원 .04 .17** .15* .02 .11 .07

8. 도시화 .14* .10 .30** -.43** .04 .14* .41**

9. 면적 -.01 -.18** -.32** .44** -.10 -.16* .20** -.52**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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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규정 도입 영향 분석

변수

모형 1 모형 2

회귀계수
(표준오차)

Wald 
통계량

Exp(B)
회귀계수
(표준오차)

Wald 
통계량

Exp(B)

독립
변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적 유사성

2018년 지방선거 
이전

-.14
(.50)

.08 .86

2018년 지방선거 
이후

.29
(.42)

.45 1.33

공무직 집단 영향력
2.92

(3. 14)
.85 18.4

2.42
(3.09)

.61 11.2

통제
변수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정치적 

유사성

2018년 지방선거 
이전

-.46
(.72)

.41 .62

2018년 지방선거 
이후

-0.77
(.83)

.86 .45

재정자원
-.20
(.39)

.27 .81
-.33
(.38)

.76 .71

도시화
1.47***
(.54)

7.42 4.36
1.55***
(.53)

8.25 4.71

지방자치단체 면적
.22
(.16)

1.88 1.24
.28*
(.16)

3.16 1.32

상수
1.62
(4.52)

.12 5.10
2.97
(4.43)

.45 19.54

-2 Log Likelihood 252.5 253.4

Ch2 12.6** 11.5*

* p＜0.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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